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공론화위원회 운영평가 및 

노후소득 확보방안 

 

 

 

 

2024. 5. 28 (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연 금 연 구 회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   ” 

공론화위원회 운영평가 및 

노후소득 확보방안 
 

2024. 5. 28 ( ) 
연금연구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좌장을 맡게 된 이근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뜻을 모아 금일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

사 드립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

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경제적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

능성과 안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은 

우리의 연금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과 연

대, 그리고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둥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오늘과 내일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옳은 속도와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는 연금개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모여 고작 몇 년의 고갈 시기를 늦추는 형식적 개혁이 아닌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적

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

무시한 빚더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

져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와 함

께 하루 빨리 연금개혁의 시작종이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세미

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연구회 고문

이근면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사회: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 

- 전영준 한양대 교수 

• 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부채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합의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 방향  

ˆ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박명호 홍익대 교수 

    •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 이강구 KDI 연구위원 

    •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 운영방안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 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 배벌사가 대안이다 - 
 

-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 

•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제도로의 개혁을 위한 보충연금으로서의 주택연금제도 방안 

 

토 론 

- 좌장: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인사혁신처장,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 토론자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재정추계 전문가) 

•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  

• 주정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청년대표 (김은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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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 결과 

 

 

 

 

전 영 준 
(한양대학교) 



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 결과

전영준

한양대학교

• 국민연금 제도 개편 시나리오별 암묵적 부채 및 세대별 순조세부담 추계
•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현행제도)
•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 13%
•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 암묵적 부채
= 각 시점의 연금가입자의 잔여생애동안 지급할 국민연금급여의 현재가치
-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 각 시점의 연금기금 규모

• 세대별 순조세부담
• 현행제도 유지시와 비교 (생애소득의 %로 환산)
• 순조세

= 생애기간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 생애기간 수급할 국민연금급여의 현재가치
• 현재가치는 출생시점 기준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13%;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암묵적 부채

소득대체율 40% 40% 44% 45% 50%

보험료율 9% 12% 13% 13% 13%
  ( ) 2023 1,825 1,576 1,846 1,934 2,641

2050 6,332 5,632 6,366 6,652 7,770
2093 49,324 34,013 40,250 43,086 79,539

  (GDP  ,%) 2023 80.8 69.8 81.8 85.7 115.9

2050 122.5 109.0 123.2 128.7 138.8

2093 383.9 264.7 313.3 335.4 483.6



• 연금기금 고갈후 부과방식 전환하는 상황을 상정(<1>-<5>)

• 기금고갈 후 부과방식 전환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행제도
하에서와 비교하여 최고 생애소득의 10% 이상 증가(<1>)

• 연금보험료 12%로 인상시 (<2>),
•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현재세대 일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하지만 미래세대

의 순조세부담 감소

• 연금보험료 13%로 상향조정하고,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시
(<3>, <4>, <5>),
• 현재세대의 일부의 순조세부담 감소
•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 임금대체율 44(45)% 상향조정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행제도하에서와

비교하여 생애소득의 11-12% 상승
•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순조세부담이 생애소득의 12-13% 상승



현행제도 유지는 정책 조정 없이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상황 상정
<1>~<5>는 기금 고갈시 부과방식 전환되는 상황 상정
좌측 그림은 생애순조세부담의 절대수준을 우측 그림은 현행제도 대비 생애순조세부담 변화를 나타냄.

• 생애순조세부담을 <1>과 비교하면,
• 연금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현재세대 중 일부의 부담이 증가하

는 반면 미래세대 일부의 부담이 감소
•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함.
•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미래세대 전체의 순조세부담이 증

가하며 증가폭이 생애소득의 2%에 이름.



<1> 대비 생애순조세부담 변화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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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원칙과 개혁 방향
- 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구체적인 제시 Way forward



평가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뉴스1에서 재인용

대안 별 수지균형 보험료율,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비교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아시아 경제에서 재인용



논의안 평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해 왔음

•

• 재정안정 달성 불가능 (훨씬 미흡)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짐
• 8.8% 포인트 매년 그만큼 부채 발생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3,738조원(경상가) 줄일 수 있다고 홍보
•

• 누적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
• 의무납입연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조치

주요 원칙들



주요 원칙들

출처:  Armand Fouejieu, et al(2021).. 윤석명 외, 국회 입법조사처 (2022)에서 재인용

시급한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부여

출처: 윤석명 (2021)



초장기간에 걸친 to 100 yrs

렉시스 도형(Lexis Diagram) 
• 포퓰리즘 정책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수단
• 한국 70년 일본 100년

기금소진 시점 위주의 재정안정 평가 관행 장기 재정상황을 호도

• 5년에 불과함
•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나 더 지급하되, 보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해도 5년만 차이남.
• 기금소진 시점: 2065년(‘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과 2070년(‘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

출처: 5차 재정계산위원회 자료
윤석명 재정안정방안



초고령 사회 연금 시스템 구축

출처: 한국과 스웨덴 복지부 장관이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스웨덴 전문가 발표 자료 (2013).

- 연금개혁의 국제 추이 반영

- 인구구조 변화 고려

- 기존 연금제도의 경로 의존성

- 적절한 연금 정책목표 설정

-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최신 연금개혁 동향 공유

•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객관적인 검증 제도 (Peer Review) 

출처: Mikko Kautto, 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 출처: 윤석명 외 (2022)

자동안정장치 부재, 수급연령 63세로 고정할 경우 예상 보험료 수준(핀란드) 상이한 출생율 가정 하에서의 필요 보험료율 변화 추이

•

• 일본(18.3%)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국(9%)이
•



보험료 인상 최소화, 자동안정장치 통해 재정안정 달성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
•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 
•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 도입과 이로 인해 줄어들 실질 연금소득은 의무납입연령 연장 통해 보충

Long-term Projection of NPS (Baseline): 2023~2093
Changes in Case of 2%pt Increase in 
Replacement Rate (from 40 to 42%) of the NPS

Source: NABO

구체적
Way forward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의 연금 정치

칼날 위의 균형과 같은 상황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

Greed and class discrimination threat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althy 
family & the destitute clan in darkly 
modern fairytale.

한국 노인빈곤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에 있음.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연금개혁은 별개 문제임.
노인빈곤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해결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함



연금연구회 연금개혁 방향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
•

•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걷어야 하기 때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를 유지 하고, 보험료만 인상함

‘소득대체율 44% - 보험료 13% 조합’ 개악안
• 21.8%
• 부담을 더 많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단언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
•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함.

•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면,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의

•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됨에 따라,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간 고통 분담이 가능하게 됨.

•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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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명 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제4차 연금연구회 세미나

발표순서

0. 국민연금의 진실: 국민연금만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1. 국가재정의 진실: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 국가재정에 대한 과도한 미신을 가진 주장들과 이에 대한 평가



0. 국민연금의 진실

 국민연금만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시민대표단 소감) 

 국민연금의 현실을 고려시 대답은 NO!!!

 충분하지 않는 가입기간, 낮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낮은 소득계층의 지속 유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결코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음

 대안(global standard)

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다층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필요

가입기간 28년 40년

소득대체율 40% 50% 증가 40% 50% 증가

소득
(만원)

저(150) 63 79 16 90 113 23 

평균(300) 84 105 21 120 150 30 

고(590) 125 156 31 178 223 45 

0. 국민연금의 진실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 1

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 소득대체율 인상을 옹호하는 그룹의 주장: “공적연금 지출 총량은 다른 선진국

과 비교하여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 '3-1-1.5 개혁안’ 주장하는 그룹의 주장: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국가재정을 매년

GDP의 1% 투입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1.5%p 높인다면 향후 100년간 연기금 규모가

GDP의 약 1.2배 수준 유지 가능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 2



 국가재정에 대한 미신적 주장을 제기하는 그룹은 국가재정의 장기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재정에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경향 노출

 2023년말 기준 1035.8조원이나 쌓인 국민연금 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한 구조’와

저출생∙고령화로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재정위험에

직면함을 인정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국민연금에 한정된 난제가 아니라 국가도 지속가능하지 않는

나라빚을 가질 수 있다는 경고를 애써 무시

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재정도 지속가능성을 염려해야 할 정

도의 재정위험에 직면할 것임을 계속 경고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미신에 가까운 국가재정에의 의지는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에 기인

 전체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비교적 양호할 뿐, 유사 국가 대비 오히려 소폭 높은 상황

<일반정부 부채비율(D2)>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2020년 정부 장기재정 전망

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통제하는

강력한 지출준칙의 미도입시,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2060년 228.8% 초과 예상

 주의: 건강보험(’60년 GDP 대비 6.5% 적자)

과 노인장기(’60년 GDP 대비 2.0% 적자)의

적자 미반영, 북(北) 도발 지정학적 위험 전무, 

어떤 경제위기도 미발생, 탄소중립전환에

따른 재정수요 미반영 ⇒ “매우 낙관적 전망”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기금 고갈 후 매년 GDP의 5~7% 수준의 재정적자를 국가부담 시 나라빚은 폭발적으

로 증가 타당

 기금 고갈 후 누적적자(GDP 대비 %): ‘60년 26.5%, ‘70년 87.9, ‘80년 156.2%, ‘90년 224.7%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2023년말 국가채무 1,126.7조원 vs 국민연금 기금 1,035.8조원

 매년 GDP의 1% 정도의 나랏빚을 더 내서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매년 GDP의 1% 정도의 국고투입이 가능하다면, 왜 국고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에서 수익률이 낮은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노인시설에 투자하자고

하나?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 대다수

* 사각지대: 소득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못내는 납부예외자

(‘23년 기준 약 294만명), 장기체납자(약 77만명), 소득없는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

⇒ 이런 상황에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깨지 않고 GDP의 1~2%의 국고를 투입하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 야기 가능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다만, 공적연금의 판매자이며 운영자인 국가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측면에서도 보험료와

급여의 균형을 회복하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무 존재

 국고 투입 측면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에 각종 정책적 기능(재분배, 크레딧, 보험료 경감 등)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OECD(2022) 권고: 재분배요소의 재원은 사회적 선호에 따라 기여금이나 일반조세로

조달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균형을 위해 그 재원의 일부는 일반재정으로 충당

 정책적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캐나다는 공적연금(CPP)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반면, 

정책적 기능을 부여한 독일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고로 충당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측면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됨으로써, 가입자에게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강한 권리 의식을 심어주고, 연금급여를 받을 법적, 도덕적, 정치적 권리

를 가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임

 만일 일반재정의 투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연금급여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일종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 기여자들의 권리 의식이 약화되

는 가운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증가하게 됨

⇒ 그 결과, 연금급여 수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쉽게 변동될 수 있음

⇒ 특히 기금 운용 측면에서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 투입될 수 있음

2. 국고투입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지원 시 바람직한 방안

 부가가치세율의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사회보장세로 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투입

• 국민연금 재정 지원범위: 순수 보험기능 외에 국가가 부여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 한도로 설정

 왜 부가가치세인가?  

•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조세왜곡이 덜 심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 재분배측면에서는 소득세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수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수확충 여력 측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훨씬 우수

• 세입 안정성 측면에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우수

2. 국고투입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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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배벌사가 대안이다” 

 

 

 

 

주 명 룡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배벌사가 대안이다”

주 명 룡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Gerontocracy, Korea 

노년공화국, 대한민국

Beveridge Report
노년의 4대 고층

2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사는노령사회



◈정부의 노년 경제활동정책의 시작
2000년 7월 노령화 사회 진입

- 노인일자리 시작
- 인구 및 미래사회 TF설치(현 저출산위원회)
- 역모기지제도(주택연금)도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정
- 경노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3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사는노령사회

◈ 사회적 인식변화

- 연령차별 폐지
“나이보다 능력“,”경험, 경륜은 유효기간이 없다“

- 연령포용사회(Age Inclusive Society)구축
UN, AARP 등 국제사회

5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사는노령사회



◈ 기업과 노년경제활동을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평점이 1점 오를 경우 매출액은 5~9% 상승한다”.

Michael Luca, Havard Business School

장
수
경
제

사회적가치창출
사회문제해결

경제적가치창출
사업이윤창출

사회적이슈

4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사는노령사회

장노년층 경제수명 늘리기 방안

정부 기업 사회
- 정책 및 제도개선

• 유연한 정년정책
- 노동시장개혁

•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협력
강화

-의료 및 건강관리

-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재교육 및 역량강화
- 연령의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

- 사회적 인식개선
(배벌사)

- 커뮤니티 지원
금융지원 및 교육

6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사는노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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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보충제도로서의 주택연금 개선방안 

 

 

 

 

박 순 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제도로의전환을위한
보충제도로서의주택연금개선방안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Ⅰ.

1.

↔

2.

◌ ⟵ : ⟵ ⦁

1) :

①

② ⦁ : 2070 → 2055

◈ 2028 1.2(A + B)(1+0.05n); (A + B)(1+0.05n) .



(1) :

, 40%

9% 15% → 20 1.8 1.1

20% 1.0 :

( 1) 

수급기간 10년 수급기간 15년 수급기간 20년

보험료율(%) 9 15 20 9 15 20 9 15 20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1.5배) 0.9 0.6 0.4 1.4 0.8 0.6 1.8 1.1 0.8

평균소득층 1.1 0.7 0.5 1.7 1.1 0.8 2.2 1.4 *1.0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0.5배) 1.7 1.0 0.8 2.6 1.5 1.1 3.4 2.0 1.5

(2)

- ,

40 40% . 35%.

( 2) 

고소득층 평균소득층(A=B) 저소득층

연금제도가입기간

40년
33% * 40% 60%

연금제도가입기간

35년
29% 35% 53%

연금제도가입기간

30년
25% 30% 45%



(3) -

① ( 1)

② - ‘ ’ –

- ; 9% 9 , 11

⦁ 40 20% 20

( 3) 1 (m )

저소득층(평균의

0.5배소득수준)
평균소득자

고소득층(평균의

1.5배소득수준)

보험료율 9%, 가입기간 40년 6 년 *9년 10.9년

보험료율 15%, 가입기간 40년 10 년 15년 20년

보험료율 20%, 가입기간 40년 13.3년 *20년 24년

2) 2000

⦿ 4

) 9% -> 13% , 43 /44 % ( 2055 -> 2062 )

) 9% -> 13% , 45% ( 2063 )

- , 20

2.2 , 45% 1.73, 44% 1.69, 43% 1.65 1

⦿ , , 
40%

40% (2070 100.6). 
⦁ ⦣

40%
( , 30 3.3).



⦿ , 50%
, ,

.

⦁ ,

.

1.

1) .

- 2022 12 586,112 , 318,101 .

-

50

.

• 2019 70 80 113 , 129

Ⅱ.



2)

- ,

64.4% 28.5%, 37.0% .

◌ 2007 515 2023 11 , 2023

(549 ) (430 ) 78.3% .

- 194 164 ,

266 216

- 100 141.6 .

3) , , 4

2 .

-

.

2.

- 2005

2007 .

①

- ,

.

⦁ ‘ ’



②

( 4)

한국 외국

방식 주택금융공사의대출방식에집중 대부분국가에서대출및매각방식이공존

대상

- 12억원이하의주택만

- 부부중 1인만 55세이상

- 대상은주택의전부

- 주택가격의제한없음

생명보험등도대상

- 주택의부분가입도가능

사망시주택의

기대잔액

- 감정가를통한매각후잔액

- 잔액의감정가액이연금급여누적액

보다적어도상환의무없음

- 부분가입시매각시의가격의협의가능.

- 계약이외의주택소유에대해선집값

인상의이득가능

상환방식 이자및보증료가복리로누적해서상환됨
매월이자의납부가가능해서단리로

재산가치감소함

3.

- .

⦁

.

①

.

- .

-

.



②

- 12 .

- 12

• .

③

- ,

.

④ , .

1.

- 4 . .

1)

(표 5) 국내각종연금제도의실태요약

유형
국민연금, 퇴직연금및직역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대상및민간연금

규모
국민연금

476만명(2023)

공무원연금

63만명(2022)

주택연금

11만명(2023)

하위 638만명

(23.10 현재)

평균수급액(2022) 36.9만원 203만원 22.1만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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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현행급여방식 소득비례급여방식

특징
-연기금기여자≄연금수급자

- 과거독일및일본의방식

- 양자동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채택

재정수지균형의달성 수익비 1 초과하여균형불가 항상수지균형

생애소득안정효과와

인구구조의영향
소득대체율과인구구조의변화영향

인구구조변화의영향없음. 합의된소득대체

율이결정

소득대체율
저출산•고령화시기 보험료율 20%에서

도 40% 달성불가
현대체율중심의차등비례제가능

소득분배효과 세대내재분배, 세대간역진적 분배중립적이어서보충연금필요

사회통합및국민복지 사회갈등초래, 국민복지감소 갈등해결을다른제도로보완가능

2.

-

( 7) 

주택연금수요증대

제도내부의

개선

연금방식의변경 주택일부담보의대출및매각허용

비용부담방식의유연화 이자및보증료의선공제선택의허용/ 단리및복리선택허용

주택가격 12억원이하의제한규정폐지

부분매각방식도입 주택매매가어려운시기공공(연기금등)의매입및연금지급

기타방안

대출조건의변경 월지급형식의민간연금대출에서는 DTI의적용폐지

가입자후손의

상속세축소

후손들의반대축소와부모부양고취

− 사망후가입주택잔여분의상속세축소

− 자녀의부모부양금에대한소득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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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동 석 
(아이뉴스24 사장) 



작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누가 봐도 눈속임수에 불과하다. 고작 고갈 
시기를 9년 늦추는 것을 어떻게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받는 돈을 깎아
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극심한 눈치보기로 어정쩡하게 올려놓은 안을 개혁이라 
할 수 있는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후세대  재산 약탈범죄에 다름아니다. 
또 회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개혁안 국회 처리는 가당키나 한 소리인
가?  

정치인들은 연금의 장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다. 뒤전에 숨어
서 눈치보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얄팍한 모수 
개혁보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세금으로 적자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곧 터지는 사학연
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끈 프랑스나 그리스 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표피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
령도 지지층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과 한미FTA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개혁을 늦춘다면 그 후폭풍은 두고
두고 후세대를 괴롭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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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토론 패널 참석 제안을 받은 이후, 20대 청년의 대표로서 전해야 할 말을 정리하기 위해 다수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습니
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다수 청년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견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현재 20대는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땜질식으로 진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몇 년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으나, 궁
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납입액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하는 우려, 소문만 무성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불만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에 빗대 표현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앞서 언급한 설문에 참여해준 동료 친구들의 의견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
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고갈 이후 청년 세대가 
감당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35%에 육박합니다. 9%에서 13%로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35%에 달하는 보험료율이 강제된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
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일군 대한민국에서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유년기와 청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인 작금의 상황과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
장, 그리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바라볼 때 청년 세대가 살아내야 할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치 않
아보입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과 육아를 하나둘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대표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배려와 합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단순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넘어 국민연금이 오래 지탱될 수 있는 
방향의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의 연금 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합
니다. 모수 개혁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때마다 새로운 논의를 해야한다면 해당 논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
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현실적인 이유로 모수 개혁을 선행하는 상황이라면, 소득 대체율을 낮추더라도 국민연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금 고갈을 염려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
에서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는 공방전이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청년 세대의 입
장에서는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3. 국민 연금 개혁 과정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7월 실시한 2030 청년 1152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조
사에 참여한 청년 중 73.3%가 연금 개혁 논의에 청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을 표현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청년 세대를 포괄한 미래세대
이므로,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연구회의 성격과 운영 취지 

연금연구회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통한 최적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입니다. 공부 모임의 특성 상, 연금연구회는 
특정 세대나 정파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이 합의한 개념과 
그에 기반한 수치를 분석하고, 검증된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을 세운 후에, 그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추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